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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

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과 정책 실행에 있어 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주목한 국민

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

를 갖는지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에 더불어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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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창의성,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의 

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을 내포하며 이는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스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회ㆍ기술시스템의 

구성 혹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

공급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아닌 사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로서 역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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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reative Economy’ has been announced as the new paradig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newly elected President Geun-Hye Park's 

administration. By explicitly defining people as a major player in creative activity, it 

seems to depart from expert-driven or science & technology-focused development 

paradigm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Yet, its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does not seem to show any differences.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the nature of Creative Economy as a development paradigm by clar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s creativity and tha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People can contribute to the creative activity not just as users but also as living persons 

who make everyday yet independent choices based on their humanistic, philosophical, ethical 

and experiential capabilities which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e sources of scientists' & 

engineers' creativity. People's creative activity does involve value judgement about life and 

can often accelerate the system innovation or transition by changing consumer behaviour 

and lifestyle, and hence destruct technological lock-in user lock-in of the existing system. 

People's creativity can thus present 'User/Field-driven Innovation Paradigm which clearly 

differs from existing expert- or science & technology-driven innovation paradigm. The 

Creative Economy with focus on people's creativity therefore faces new socio-economic 

development challenges of fulfilling the User/Field-driven Innovat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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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정책기조로서 제시하며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3).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

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

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요약되는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들의 ‘혁신경제’, 

‘지식경제’, ‘녹색경제’와는 달리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경

제 전략을 주창하고 있다. 경제발전 핵심동력의 원천을 과학기술 혹은 과학기술자의 창

의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에까지 확대한 것은 창조경제를 기존

의 경제정책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이 특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와 실현 전략에 대해서 다양

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차두원ㆍ유지연, 2013; 현대경제연구원, 2013; 황수경, 2013). 

창업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생

태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접근을 비롯하여, 문화ㆍ예술ㆍ공연 산업 등을 포괄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분석,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의 활용에 방점을 두는 분석 등 창조경제의 실현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인용하여 창조경제를 

범 경제체제 차원의 효율화ㆍ활성화를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

장도 있다(사공일, 2013).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해석들은 여전히 ‘과학기술공급’ 중심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현을 벤처 기업의 창업이나 새

로운 기술의 개발과 같은 것으로만 이해할 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적극

적으로 담아내는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 그 차이점이 경제 전반의 혁신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창조활동을 ‘전문가’(Professional) 과

학기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아마추어’(Amateur)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황수경(2013)은 국민의 창의성이 전문가의 그것과는 다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가치 원천이 소수 전문가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첨단기술이나 혁신적 ICT 기반보다도 근로자들의 창의



국민의 창의성과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139

적 사고와 행동양식, 경험과 아이디어에 의한 비기술적인 소프트혁신에 주목하여 과학기

술공급 중심주의 입장을 벗어나는 앞선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

술자의 창의성과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혁신활동도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의 ‘창조 서비스산업’이라는 부문에만 국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으로서 창

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국민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과 ‘무한상상실’ 운영사업, 정

부 보유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부 3.0’ 사업,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

업’ 등은 24개 추진 과제 중 ‘일반국민’을 활동의 주체로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과제들(관

계부처합동, 2013)이지만 과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과 질적으로 어떤 면

이 다른 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환경

ㆍ복지ㆍ안전 등 국민생활의 불편함이나 문제에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개발사업과 질적으로 다

른 성격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술개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일반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양

현모, 2014). 연구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과학기술공급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두,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자

리매김한 창조경제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였을 

뿐 그것이 갖고 있는 혁신에의 의의를 심층적으로 밝힌 창조경제에 대한 해설이나 정책

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 

그 차이점이 경제 전반의 혁신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글은 ‘국민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혁신 원천으로서

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한 경제사회시스템 혁신 패러다임으로서의 성격을 밝힘

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할 도전과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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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창조경제가 주창하는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무엇이 다른가?”이며, 두 번째 핵심질문은 “국민의 창의성이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이다. 각 질문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문헌을 통해 검

토하였고 차례대로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연구이며 두 가

지 핵심질문은 문헌을 선별하는 도구(Heuristic)로서 기능하였다. 기술혁신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기술사회학, 과학기술학, 환경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자원을 끌어와 사용하

였으며, 학문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합적으로 채용한 

것이 본 연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혁신학에서 혁신의 원천으로서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업이나 과학기술

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지 국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Pavitt, 1984). 국가혁

신체제론(National Innovation System)에서도 국민은 ‘생산인력’으로서의 국민 또는 ‘시

장’이나 ‘수요’라는 큰 범주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국민으로 다뤄질 뿐 그들의 창의성이 

갖는 혁신의 의미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Freeman, 1987; Lundvall, 1988). 이는 아

마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과 그것이 갖는 혁신에의 의미를 주로 탐구하는 기술혁신

학의 학문적, 실천적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활동에서 ‘사용자’ 또는 ‘선도사

용자’로서의 국민의 역할(von Hippel, 1986: 1988; 차민석ㆍ김영배ㆍ배종태, 2009)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견인형 혁신'(Demand-driven 

Innovation)에 대한 연구(Edquist & Hommen, 1998; Edler & Georghiou, 2007; 

Georghiou, 2007)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기술혁신을 ‘사회 과정’(Social Process)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기술사회학, 

과학기술학의 접근은 기술변화에 있어서 국민의 역할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했다(Pinch 

& Bijker, 1987). 새로운 기술은 그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기술이나 제품의 design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적 유연성’(Flexible 

Interpretation)은 일반인의 기술변화에의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

다. 백열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단순한 기술 하나의 등장으로서 이해하기 보다

는 전력망, 전기요금제도, 관련 행정기관 및 기업 등과 같은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시스

템의 사회적 자리 잡음으로 이해하는 ‘기술 시스템론’(Hughes, 1987)도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유용한 틀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 창의성이 갖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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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갖는 혁신 패러다임으로서의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사회학적, 또는 

과학기술학적 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혁신활동에 대한 Mode II 접근 방식은 기술사회학이나 과학기술학에서 개발

된 관점 등, 기술혁신학 밖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기술혁신학계의 학문적 응

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Gibbons et al, 1994; 송위진, 2012).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심의 

Mode I 방식에서 현장에서 응용을 중심으로 한 Mode II 방식으로 지식생산의 축이 변화

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이 주장은 국민의 창의적 활동의 수준이 전문가의 그것에 모자

라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 또한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은 지식생산에 대한 Mode II 접근의 맥락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s Approach) 또한 본 연구의 유용한 이

론적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Geels, 1994; 송위진, 2013). 혁신체제론으로부터 진화한 논

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혁신의 공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던 혁신체

제론의 공급중심, 경제중심 경향을 보완하여 혁신의 사용ㆍ소비측면 및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회ㆍ기술시스템은 자동차, 자동차 제

작 회사, 엔진 및 부품 회사, 연구기관, 투자기관, 학교 등의 생산 측면의 요소와 도로 인

프라, 연료공급시스템, 교통규칙 및 교통정책, 차량유지보수 및 보험 등과 같은 부가 서

비스 등의 사용ㆍ소비 측면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문화와 같은 소비에 영향

을 주는 사회적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구별되는 사용자ㆍ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창의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또한 국민의 창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서의 특성을 밝히는 틀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기술 고착’(Technological 

lock-in)은 시스템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David, 1985; 

Arthur, 1988; Sharpiro & Varian, 2002). 기술과 사회는 동시 구성(Co-production)되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의 입장은 ‘기술 고

착’을 기술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고착의 ‘사회적 측면’ 또한 

탐구하도록 한다. 사용자ㆍ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창의성 발현이 기술고착의 ‘사회적 측

면’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창조

경제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헌 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I장에서는 

국민의 창의성을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비교ㆍ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사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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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스템 논의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을 재해석하여 그 발현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창조경제가 감당해야할 과제의 성격을 보여준다. IV장에

서는 국민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 혁신에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시스템 

실패의 원인인 기술고착과 그 사회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 고착’(User lock-in)

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사용자 고착 타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성 발

현이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중심 혁신’이 아닌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의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창조경제가 감당해야할 도전과 과제의 실질적 내용을 보여준다. 

V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문헌분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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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의성과 사회기술시스템

1. 과학기술자의 창의성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국민’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의성을 ‘유

용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했을 때, ‘과학기술’과 ‘국민’은 그러한 

능력의 기본 토대이자 공급원인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과 ‘국민’의 어떤 

면이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을까?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창의성의 특성을 

과학자, 기술자의 지식생산에의 기여를 통해 알아본 후 국민이 갖고 있는 창의성의 특성

을 차례로 알아본다. 

Nelson(1959)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분석 틀'(Analytical Framework)의 제공,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나 원리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측면에서 지식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의 ‘분석 틀’은 문제풀이를 위한 실험을 설계하거나 수행할 때, 그 실험 횟수와 

오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

며, 새로운 물질이나 원리의 발견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추동하는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왜(Why)?'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내려는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은, 가끔 우연(Serendipity)에 의한 뜻하지 않은 성과를 얻기도 하

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역할 한다.

한편 기술자(Engineer)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주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생산

을 통해 창의성에 기여한다(Polanyi, 1967). 기술자들은 어떤 현상의 원리보다는 그 '실

현 여부 및 조건'에 관심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문자로 적거나 말로 옮기

기 어려운, 각 개인에 체화된, 혹은 그룹에 체화된 경우가 많다. ‘자전거 타는 기술’,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기술’, ‘거대 교량 건설의 기술’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적 ‘분석의 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용, 생산된다. 문

제를 풀어 결과를 보여주거나 기계나 물건을 만들어 작동시킬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 기술 지식의 특성이다. 전자현미경과 같은 기술은 Nano수준의 

과학의 발달에 기여하고, 반대로 새로운 과학지식은 암묵지로 남아있던 기술지식을 형식

지(Codified Knowledge)로 바꾸는 것에 기여하는 등, 과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자의 창의성은 과학자의 창의성과는 그 생산 토대

와 경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Price,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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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학기술은 ‘분석 틀’의 제공, ‘새로운 물질이나 원리의 발견’ 그리고 ‘암묵지’의 

제공을 통해 창의성에 기여한다. 매일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주위

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게 되고 과학기술은 위의 세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의 

발현을 돕는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은 때로는 일상의 문제해결차원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Freeman & Perez, 1988). 내연기관기술, 화학

합성기술, 정보통신기술처럼, 과학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사회제도를 변화시

키며 궁극적으로 일상생활까지 바꾸게 만드는 힘의 원천으로서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술경제 패러다임’ (Techno-economic 패러다임)은 이렇게 사회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창의성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사회변화의 원천으로

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사회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여

기에 있다고 하겠다.  

2. 국민의 창의성

한편,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르게 ‘국민 개개인’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강조한다. 과학기술은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도 강조되어왔던 반

면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이 주목 받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정확하게 경제정책 기조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학자와 기술자가 제공

하는 창의성의 원천과는 무엇이 다를까? 즉, ‘창조경제의 독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창의성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갖

는 정책기조로서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국민 개개인은 기술의 ‘사용자’(User)로서 창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Von Hippel, 1986; 1988). 과학실험장치, 산악자전거, Surfing Board 등의 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용자들은 그들의 기술사용 경험을 통해 축적한 ‘현장지

식’(Local Knowledge)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선도 사용자'(Lead 

User)는 현장 맥락이나 조건에 맞게 기존 기술을 적응시킬 뿐 아니라 그 개선, 발전, 확산

을 선도함으로써 ‘사용자 주도 혁신’ (User-driven Innovation)의 시발점이 된다. 사용자들

은 오래전 ‘Prosumer운동’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생산자에 기대지 않고서도 그들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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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물건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Toffler, 1980).

현장지식에 기인한 ‘사용자’ 창의성은 과학기술지식과 그 '지적인 체계

'(Epistemology)를 공유하는 반면,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창의성의 원천, 즉 ‘삶

의 주체’로서의 능력은 과학기술지식과 그 지적인 체계를 달리한다. 세상을 이해하고 진

리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과학기술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문

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 또한 사용하기 때문이다(Jasanoff, 2004; Irwin & 

Michael, 2003). 과학기술지식이 세상살이에,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의 세상살이에 중요

한 도구이자 지침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삶에 대한 가르침,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 또한, 사람들이 삶의 주체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세상살이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창의성의 원천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사용자’ 창의성에 더불

어 이러한 ‘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경제 전략의 토대로서 정부정책기조로서는 처음

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구별되는 국민의 고유한 창의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창조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재발견되고 있는 것

은 국민의 ‘사용자’ 창의성과 ‘삶의 주체/생활인’ 창의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재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음악, 출판, 오락 등 창조산업의 경쟁력은 영상기기, 

음향기기, 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과학기술 능력 뿐 아니라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수 싸이(Psy)의 세계적 성공과 한류 드라마의 거센 유행을 Youtube나 Facebook과 같

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인과 세계인이 공감하는 컨텐츠의 

생산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물이며 그 밑바탕에는 사용자 창

의성 뿐 아니라, 삶의 주체/생활인 창의성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창의성의 기여가 ‘창조산업’, 한 분야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일

까? 국민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기술경제패러다임'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변화의 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이 역할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의 인문학적, 윤리적, 철

학적, 경험적 능력 또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의 창의성이 작동할 수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ㆍ기술 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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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ㆍ기술 시스템 관점에서의 창의성 재해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댐을 건설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을 강구한다. 이러한 대응은 댐 건설기술과 지하수 발굴 기술에 더불어 물 공급망 관리 

기술, 정수 처리 기술, 지하수 관리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물 공

급망 관리에 필요한 중앙기관이나 제도, 기준의 발달도 가져온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사회생활에의 이용은 해당 기술의 등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적 기술, 그리고 제도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즉, 기술의 등장을 ‘기술시스

템’(Technology System)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Hughes, 1987). 

한편, 물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빗물을 재활용(Recycling)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댐 건설기술이나 지하수 이용기술과는 다른 종류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빗물의 저장기술에 더불어 이물질 분리를 위한 삼투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다

는 관찰도 있다(Thomas & Ford, 2005). 댐 건설과는 달리 대부분 소규모 공급망, 혹은 

가정용 공급망이 이용되게 될 것이며, 자가용 수질 측정기의 보급도 기대할 수 있다. 즉, 

빗물 재활용 기술의 개발은 똑 같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만 ‘댐 기술시스템’과는 전

혀 다른 기술시스템의 등장을 의미한다. 

두 기술시스템의 작동방식 및 기존 사회제도와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댐 기술시스템’은 주로 대규모 사업으로서 중앙 집중적인 방

식의 계획, 실행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몰로 인한 자연환

경의 파괴, 수몰지 주민의 이동, 유적지의 이전 등 기존 제도와 환경에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한다. 많은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일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빗물 재활용 기술시스템’은 자연환경 및 생활터전을 보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으로서 분산적인 구조로 계획, 실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유의할 

점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물의 양을 감안할 때, 물의 이용순서,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기존 물 사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물을 

공급받는 방식에 비해 아마도 불편하게 물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즉 가정의 자발

적 협조이든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든 밑으로부터의 물 소비 행태의 

변화 없이는 전체 시스템 효율성의 달성이 어려운 난관이 있다. 일부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전체가 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두 기술 시스템은 서로 다른 기술, 제도, 작동 방식에 더불어 서로 다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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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포하고 있다. 기술의 개발과 이용은 기술시스템의 등장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 

(Lifestyle)에 대한 선택인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부의 희생

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생활 행태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사용자’로서의 창의성과 ‘삶의 주체’ 또는 ‘생활인’으로서의 창의

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선택의 문제는 종종 과학기술의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윤

리적, 철학적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기도 하다. ‘댐 건설 반대 시위’, ‘송전선 건설 반대 시

위’ 등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 기저에는 가치 판단을 내포한 삶의 주체로서 또 생

활인으로서의 국민의 창의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시스템’ 

(Technology System)을 넘어서서 기술을 ‘사회ㆍ기술 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으로 이해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Geels, 2004). 

기술발전의 역사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과학기술자들에 의한 일방적 발명에 의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

여주고 있다(Williams & Edge, 1996).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자전거의 디자인 - 같은 

크기의 두 바퀴와 고무 타이어- 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 도입 초기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자전거의 성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의 경합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Pinch & Bijker, 1987). 자전거의 기능

에 있어 핵심 요소로서 어떤 이는 속도를, 다른 이는 진동을, 또 다른 이는 안전을 꼽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해석적 유연성’(Interpretative Flexibility)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일반인의 다른 아이디어들이 ‘자전거 디자인’이라는 물질적 이슈의 결정

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제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의 창의성은 

기술의 사용방식 뿐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기술의 Design'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미국사회와 유럽사

회의 상반된 대응 또한,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그리고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

화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전공학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전이 가

져올 이익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과학기술능력에 더불어, 그들의 인문

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에 의해 영향 받은 결과이다. 유럽의 시민들이 미국의 

시민들에 비해서 과학기술능력이 부족하여 보다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

은 설득력이 없다. 어떤 기술의 선택 혹은 배제는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적 기준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과학기술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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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민의 창의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기존 방식인 ‘다

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이’ (Transgenesis)가 아닌 '동종간의 유전자 전이' (Cisgenesis)

에 기초한 새로운 유전자변형 농산물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Lusser et al., 2011), 이는 

GMO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사회ㆍ기술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고 있음

을 알려준다. ‘사회ㆍ기술 시스템’은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분석

함에 있어 시장, 소비, 수요가 갖는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창의성이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사회ㆍ기술 시스템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혁신

'(Innovation)이나 '전환' (Transition)에도 국민의 창의성이 역할 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GMO기술이나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에너지, 교

통, 보건의료, 식품, 건축, 금융 등과 같은 전통분야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혁신에 있어서

도 국민의 창의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Take the covered wagon to the East'라는 

구호(Bonvillian & Weiss, 2009)가 명시하고 있는, ‘서부’로만 향하던 ‘마차’의 말머리를 

돌려 ‘동부’로 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국민의 창의성은 과학자의 창의성과 더불

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그 재정적 부담이 장차 크게 증가할 것

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은 스스로를 복지 수급자, 돌봄서비스의 

수동적 객체로 받아들이고 있다(정세경ㆍ정진경, 2013).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미약

하고 병든 자신에게 밥이라도 챙겨주는 돌보미들에게 의지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

하여 ‘십원 한 장 주지 않으면서 잔소리 하지마라’는 핀잔을 참아내며 ‘본인의 욕구 표현

에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요양보호’

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생애관리’로 자신의 말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노인돌봄 사회ㆍ기술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창의성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과제들의 성격을 가늠하게 한다. 일반 국민의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과학기술자들의 과학기술 능력과 동등한, 창의성의 원천으

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기존의 과학기술공급중심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함을 의미

한다. 또한 일반국민과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비전, 

경제ㆍ사회 비전, 즉 새로운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등장이 가능함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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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시스템혁신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창의성이 역할 할 수 있음을 국가정책수준에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창조경제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

조와는 다른, 한국 사회 발전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시스템 

혁신 논의를 통해 그 도전의 성격과 실천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Ⅳ. 국민의 창의성과 시스템 혁신: 창조 경제의 도전과 과제

1. 시스템 실패: 기술 고착과 사용자 고착 

현대문명이 선사한 혜택, 그리고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관련 시스템의 성공 및 실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Mulgan, 2013). 에너지 시스템의 발달은 취사, 난방, 이동 및 생

활을 편리하게 하고 에너지의 생산 및 배분을 효율화 하였으나 탄소기반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첨단치료기술과 

고급 병원을 발달시켜 많은 종류의 질병에 대해 치유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점차 증가하

고 있는 노인 인구, 만성질환, 환자의 예방적 자기관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못하

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경제적 부를 확대하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실물경제와의 괴리로 

인하여 전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주기적인 불안정의 진원

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교육자로부터의 지식 전달에는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

고 있는 반면, 학생들의 자발적 지식 소화 및 적용 활동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각각의 시스템은 그 완결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높은 성과를 이뤄내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배태하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실패’의 원인을 ‘기술 고착’(Technological lock-in)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David, 1985; Arthur, 1988; Sharpiro & Varian, 2002). ‘QWERTY’ 자

판배열을 가진 키보드의 예에서처럼 일단 ‘지배적 design'으로 등장한 기술은 최고의 기

술이 아니더라도 ’기술 고착‘ 현상 때문에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 어떤 기술의 계속된 

선택은 그것의 산술적 증가를 넘어서는 '한계 체증'(Increasing Return)의 혜택을 받는

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학습으로부터의 이익, 성장

에 대한 기대로부터의 이익, 네크워크 경제(또는 수요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기술적 

연계성으로부터의 이익 등과 같은 한계 체증의 이익은 그 기술을 지배적 디자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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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게 만든다. 더불어 타자학원의 설립, 노련한 타이피스트의 등장 등과 같은, 

QWERTY 키보드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완 제도나 기관(Complementary 

Institutions)도 함께 성장하게 되며 이를 통해 ’QWERTY' 키보드는 하나의 기술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배적 디자인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결함이 있더라

도 더 나은 기술로의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계 체증의 이

득은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그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발전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을 ‘사회ㆍ기술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을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 고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실패의 전

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탄소기반에너지는 시추, 운반, 정제에 

이르는 생산 시스템 뿐 아니라 자동차, 주유소, 정비소 등과 같은 소비 시스템 그리고 선

물과 같은 금융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탄소기반 사회ㆍ기술 시스템’으로서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즉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 교체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 고착

'(Carbon lock-in)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문제는 기술 고착에 따른 시스템의 실패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시스템 차원의 변화, 시스템 혁신이 있어야 그 해결이 가능하다(Unruh, 

2000).

기술 고착 상황을 깨뜨리고 시스템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요소로서 두 종류의 외부 

충격(External Shock)을 들 수 있다(Freeman, 1992; Green & Miles, 1996). 1970년대와 

1980년대 석유 위기와 같은 자원 위기(Resource Crisis)는 에너지 절약으로의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했을 뿐 아니라 대체에너지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리고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으로서 에너지 기술은 아니지만 스마트 

Grid 기술의 발전이나 Tele-work의 확산 등을 통해 전체 사회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감

소시키는 시스템 혁신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외부 충격’을 시장으

로 내부화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정책에 도입하고, ‘탄소세’, ‘탄소 거래제’ 등

을 실시함으로써 자원 가격을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Pearce et al, 1989: 

Wiener, 2002). 정부는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고

착으로 인해 야기된 시스템 실패 상황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렇게 시장에의 개입, 또는 

기존 사회ㆍ기술 시스템에의 개입을 통해 시스템 실패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시스템 혁

신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Winner(1980: 1977)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혁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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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기존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이나 기관의 반대이다. 댐 건설 사업자, 광역 수도공급망 관리기관 등은 분산형 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달가와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물질적 

인프라의 사회ㆍ경제적 무게를 들 수 있다. 댐, 광역 수도 공급망, 그 자체는 거대한 물

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거대한 매몰비용(Sunk Cost)의 발

생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 집중적 관리 시스템의 사회적 의미 또

한 만만치 않은 장벽을 만든다. 현대 국가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물을 분산형 방식

으로 공급했을 때, 과연 그 공급 안정성(Security)과 수질 안전성(Safety)을 확보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두 문제가 생산에 관련한 것이라면 세 번째 문제는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진 일

반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물은 스스로 생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

앙에서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댐 건설이 가져올 피해를 알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 필요성'(Practical Necessity)에 대한 동의, 그리고 깨끗한 물

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거꾸

로 그 수단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연환경 파괴라는 삶의 질 저하를 수용하는 ‘역 적응' 

(Reverse Adaptation)현상은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빗물 재활

용 사회ㆍ기술 시스템’이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전체의 변화’, 특히 ‘소비행태’의 변화

는, 이미 언급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소비행위를 ‘기술 기반의 사회적 관습’(Technology-based Social 

Convention)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hove, 2003). 현대의 일상생활이 주는 안락함, 편리

함, 청결함 등은 모두 기술에 의지해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의 에

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요구한다. 에어컨에서부터, 조명용 등불, 세탁기, 수세식 화장실

에 이르기까지 현대기술문명사회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인프라를 작동시키

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소위 말하는 

‘멋진’ 삶은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필요로 한다.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는 도

시 생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자동차는 안락함 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주기적 건강진단을 받는 까닭에는 병의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있으나 현대인의 ‘표준 생활방식’(Standard Lifestyle)의 준수라는 사회적 관습

의 영향도 존재하는 것이다. 

소비행태 변화의 어려움은 기술의 효율개선 노력이 무색해지는 ‘되튐 효과’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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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에서도 지적되고 있다(Greenings et al., 2000). 효율의 개선은 단위 에너지 혹은 

자원 사용에 드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해당 자원의 사용량을 

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용이 적게 드니 더 쓰게 되는 것이다. 교통 혼잡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했더니 자동차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소비행태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회 제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에 의식개

혁수준의 활동이 없이는 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White, 2002). 소비행위란 

인간의 소유욕, 또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독자성(Identity)이라는 근본적 욕구

에 기반 한, 심리적으로 깊게 자리 잡은 행위이기에 그 변화가 쉽지 않으며, 또한 경제 

건강성 유지를 위한 현대복지사회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사회적으로도 소비를 미덕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 변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에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환경문제를 일깨운 유명한 경고는 ‘소비 행위의 한계’라는 경고로 받아들이

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술 고착’ 현상은 생산 측면 뿐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컴퓨터 

Word processor와 프린터는 사람들의 글씨체, 명필을 추억의 일기장이나 편지 속에 가

둬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폐지를 만들어 낸다. 절전모드로 사용하기도 하지

만 기본적 에너지와 자원의 소모량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술 고착’은 소비생활에 

있어 사용자들의 기술에 대한 ‘역 적응’을 통해 ‘사회적 관습’으로 내재화되고 있기에 이

를 '사용자 고착'(User lock-in)이라 부르기도 한다(Lim, 2012). 

따라서 시스템 실패를 극복하고 ‘기술 고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뿐 아니라 소비 행태의 변화, 즉 ‘사용자 고착’ 또한 깨뜨려야 한다. ‘빗물 재활용 사회ㆍ

기술 시스템’으로의 혁신 또는 전환은 빗물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로 막는 생

산 부문에서의 기술 고착, 즉 기득권의 저항 및 물적ㆍ제도적 인프라를 넘어서는 것에 

더불어, ‘댐 사회ㆍ기술 시스템’에  ‘사용자 고착’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자원 가격의 변화가 소비 행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동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 가격이 오르면 빗물을 재활용하려는 동인이 분명히 발생할 것

이다. 그러나 물 가격 인상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정일 수 있으며, 그 인상분을 감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바꾸지 못한 채, 오히려 빈곤층에게만 타격을 입힐 가능

성이 높다. ‘사용자 고착’은 시스템 혁신의 핵심 이슈이다. 

그런데, 국민의 창의성, 특히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토대로 한 삶의 

주체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창의성은 ‘사용자 고착’의 굴레를 걷어내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빗물 재활용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창의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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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이득을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는 길이 아닌, 전체의 변화가 필수 불가결한 불

편한 길에도 분명히 미래가 있다는 새로운 ‘과학기술 비전’, ‘경제ㆍ사회 비전’을 추구함

으로써 ‘댐 사회ㆍ기술시스템’에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되어 있는 사회를 혁신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노인들의 의식전환은 ‘요양보호’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용자 고착을 깨

고 ‘생애관리’라는 스스로 주도하는 돌봄 활동을 통해, 노인돌봄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혁

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창의성의 발현은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

스템 혁신의 원천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창의성에 의한 사용자 고착 파괴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혁신 패러다임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국민의 창의성과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환경운동단체들의 ‘자립적 생활방식’(Self-reliant Lifestyle)은 오래전부터 이런 소비행

태로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Schumacher, 1974; Boyle & Harper, 1976). ‘현

장 생산 및 이용’(On-site generation & use)과 ‘절약’(Frugality)은 이들의 소비행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서 기능해 왔다. 대안기술운동은 기술이 경제 ‘성장’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체질개선’ (Transformation)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Smith, 2003). 

선도 사용자(Lead User)로서 이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즉 과학기술적 능력과 인문학

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기술 고착’과 ‘사용자 고착’을 뛰

어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유럽의 환경단체들과 소비자들에게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

회ㆍ기술 시스템’을 창조해나가는 기업가(Entrepreneur)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Karnoe, 

1990; Bergek & Jacobsson, 2003). 직접 풍력발전기를 제작하거나, 투자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생산ㆍ구매함으로써 이들은 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을 추

동해 나갔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소규모 재생에너지기술의 발달과 분산형 전력

공급시스템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넘어 ‘작은 것이 

이득이다’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Lovins, 2002). 사용자로서 또 생활인으로서의 국민의 

창의성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회ㆍ기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주체로서 또 생활인으로서의 국민의 창의성은 신기술의 새로운 ‘적용’을 통해 시

스템 혁신을 가져오기도 한다(Leadbeater, 2013). 케냐에서는 모바일 폰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해결하고 있다. 1,700만 명의 등록 고객을 갖고 있는 'M-Pes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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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obile 금융 시스템은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이나 ATM을 거치지 않고도 지역 상점

에서 출금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의 지점 중심의 은행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보

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150만 명의 고객들이 Tameer 은행의 ‘Easypaisa'라는 

Mobile 금융시스템을 통해 3개월 동안 3,000만 건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00개의 지

역 상점은 현금 출금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 인이 2,500

만 명인 반면,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숫자는 1억 2,000만 명임을 감안 할 때, 모바일 금

융시스템의 성장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Patients Know Best'는 의사가 설립한 영국의 신생 회사로서 ‘개인 의료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비용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

고 있다(Al-Ubaydli, 2012). 현재의 의료기록 관리 시스템은 병원이나 기관 중심으로 되

어 있어, 복합 질병이나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병원 사이 

의료기록 교환과 공유가 쉽지 않아 통합적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보다 나은 

치료에 장애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비용 또한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스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병원ㆍ기관 중심 의료기록 관리’

에서 ‘환자중심 의료기록 관리 철학’으로의 전환을 이 신생회사는 제안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그 전환을 돕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

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그 의료기록을 필요할 경우, 의사, 간호사, 간병인/요양

사, 가족, 친구들,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통합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그 효과성

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비용 또한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의사/병

원 중심의 현재 시스템 지원에 최적화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규율들을 바꾸는 것

에 이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요양보호에서 생애관리로의 

노인들의 의식전환, 즉 창의성의 발휘는 이러한 전환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국민의 창의성에 기초한 혁신의 대부분이 사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스템 실패를 극복하고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

하는 시스템 혁신이 ‘사용자 중심 혁신’, ‘현장 중심 혁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재

생에너지 사회ㆍ기술 시스템, 모바일 금융 사회ㆍ기술 시스템, 그리고 환자중심 의료기

록 사회ㆍ기술 시스템 모두 현장에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과학기술공급 중심’, ‘전문가 중심’의 혁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스템 혁

신의 동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은 근래에 들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Gibbons 

et al., 1994). ‘혁신 활동’, ‘지식 생산 활동’에 대한 보다 통찰적인 논의는 지식생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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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방식이 일반 대중에 의한 ‘현장 문제 풀이 중심’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해에 기

초해,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산된 지식을 갖고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Mode I’ 방식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장소

에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분산형 Mode II' 방식이 지식생산방식의 

주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파격적 주장을 제기하였다. 현장특이성

(Site-specificity), 맥락의존성(Context-specificity) 등의 사회문제 성격의 복합성, 그리

고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능력 향상,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인한 정보접근 및 처리의 용이성 등은 'Mode II' 방식 지식 생산 활동의 현실

성 및 잠재력을 주목하게 한다.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의 부족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Shinn, 2002), 기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에 

있어 사용자/현장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Mode II 논의는 경제정책 및 혁신 정

책을 구상함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지식 생산이 과학기술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이다.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또한, 과학기술과 전문가가 그동안 사

회로부터 부여받아왔던 권위(Authority)에 대한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

다. 과학기술의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연구의 사회적 분

업화(Specialisation), 전문가화(Professionalisation), 그리고 정부와 기업 하부 조직으로

서의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를 낳았으며(Bernal, 1939),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관리 혹은 역할 분담이라는 과정은 과학기술로 하여금 경제성장의 원동력, 사회문제 ‘객

관적 해결자’라는 권위를 위임받게 하였다. 즉 과학기술자는 전문가로서 그들의 과학기

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사회문제 해결자라는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

게 된 것이다(Felt & Wynne, 2007). 2차 대전을 통해 원자폭탄, 미사일 등의 위력을 경

험한 인류는 과학기술에의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에 기반 한 ‘과학기술 공급주의’ 입장, 또는 과학-기술-사회의 ‘선형 모

델’(Linear Model)은 대부분 국가들의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Bush, 1945). 

과학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는 생산력과 생산성의 향상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사회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담은 선형모델의 유행

은 과학기술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권위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강화해온 기본 바탕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게 주어져왔던 이러한 권위, 그리고 

기대는 근래에 들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먼저 과학기술 자체가 만들어낸 문제를 들 수 있다. 원자력 폐기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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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불확실성 문제 등 과학기술자체가 

발생시킨 문제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Beck, 

1992). 과학기술은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내재적 불확실성(Uncertainty)때문에 

통제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과학기술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지식을 주기도 하였으

나, 안전사고와 같은 일상적인 위험에 시민들을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가 

보여주듯이, ‘기술재해’라는 거대한 문제도 인류에게 던져주었다. 

한편, 과학기술자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객관적 해결자로서의 권위에도 의문이 제

기되었다. 하나의 현상을 놓고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과학자의 정치화 문제(Nelkin, 1975). 그리고 과학의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됨에 

따른 지식 생산 체계로서의 완결성에 대한 의구심(Rip, 1994)은 과학기술자의 과학기술

적 능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에 부여되던 ‘사회적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현장 중심혁신 패러다임이 지식 생산활동, 혁신 활동에 있어 과

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혁신활동을 ‘사회ㆍ

기술 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 분석 틀(Freeman, 1987; Lundvall, 1988)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부문에 주로 맞추어져 있던 초점을 소비와 수요 부문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혁신의 동인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여태까지의 과학기술정책, 혁신

정책의 접근 방식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용(Exploit)할 수 있

는 것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끄집어내려는 것이었다면 과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무엇인지, 현재 시스템이 겪고 있는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내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기본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현장중심 혁신은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이자 시스템 혁신의 동인으

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가 구현해내야 할 새로운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

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이라는 천명

은 기존의 ‘과학기술공급 중심’, ‘전문가 중심’의 혁신 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

다임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의 논의와 사례들은 이것이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사용자/

현장 중심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경제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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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원칙의 실현이라는 한국 사회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용자/현장중심 혁신의 실천 과제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원칙은 창조 경제의 실천과제가 ‘수요분야정책’(Demand-side 

Policy)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서 수요분야정

책은 공급분야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음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Edquist 

& Hommen, 1999; Edler & Georghiou, 2007; Georghiou, 2007). 앞서 언급했지만, 2차 대

전 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선형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과학 분야나 

기술의 발굴 및 지원에 중점을 두는 ‘공급 중심형 혁신’(Supply-driven Innovation)을 지

향한 반면,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민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사용자/현장 중심 원칙은 ‘수요 견인형 혁신’ (Demand-driven Innovation), 또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User-driven Innovation)의 입장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재조명

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수요 발굴'(Demand Articulation)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전문가 중심의 

시장조사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참여와 토론을 거친 수요의 발굴

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이견을 조정할뿐더러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로도 역할 할 수 있다.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은 경제 전략으로서 ‘수요 변화’를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앞의 논의는 이것이 

‘의식 개혁’ 수준의 지난한 과업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변화 동력이 

없이는 소비행태의 변화는 요원한 것이기에 수요 발굴 활동은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의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 발굴 과정이 자발적으로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 

발굴 작업은 마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회사를 발굴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다

른 점은 벤처회사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알리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수요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선도 사용자’(Lead User)로서 관련 ‘시민단체’를 

매개자로 이용하는 방법과 같은, 보다 시민 생활에 근접한, 현장에 뿌리를 둔 발굴과정

의 개발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및 연구진 

구성에 있어, 사회과학자 및 일반국민의 참여 강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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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러한 작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형성에 연결될 것이

므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활동을 심화하거나 수요 발굴 작업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Miles, 

2008).  

두 번째로, 정부는 직접 ‘까다로운 사용자’(Demanding Us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와 ‘실증’(Demonstration) 사업에의 지원을 통

해 정부는 혁신을 견인하는 수요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 역할은 ‘선도 시장’(Lead Market)의 형성 등, 시스템 혁신을 유도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제품, 공정기술 뿐 아니라, 서비스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및 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의 변화는 

정부의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전환’(Transition) 프로그램의 ‘Roof Project'를 비롯한 여러 사례들은 정부

의 공공재 시장 창출활동이 민간 기업들의 동력을 유발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Loorbach and Wijsman, 2013).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원칙’의 후발국 원조에의 적용을 들 수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지구촌 공동의 과제로서 등장하였으며, 

‘Local Agenda 21'은 이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Ely et al, 2013). 이

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남쪽(South)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 및 경제ㆍ사회발전이 북

쪽(North) 선진국이 걸어간 길과 다른, 다양한 발전 경로(Development Path)를 걸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에 내재한 ‘사회ㆍ기술 시

스템’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다양한 발전 경로의 가능성을 이미 상정하고 있으므로 후발

국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으로서 보다 풍부한 아이디어와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의 원칙을 광범위

하게 적용할 필요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창조경제’가 감당해야할 국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은 계속된 실험과 실패의 연속에 그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이 ‘아폴로 프로젝트’나 ‘맨하튼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 중심의 단일 프로그

램으로 해결되지 않고, 에너지 소비행태의 변화라는 힘든 난관을 극복해내는 수많은 작

은 시도와 혁신들을 필요로 하듯이(Mowery, Nelson, & Martin, 2010),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은 그 실현이 지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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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사

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부쩍 활발해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활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은 창조경제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사회서비스 R&D 사업’ 등은 사용자

/현장 중심 혁신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송위

진ㆍ성지은, 2013).  추격형 발전 전략을 벗어나서 ‘탈추격형 발전전략’을 찾아내려는 노

력(정재용ㆍ황혜란, 2013) 또한 과학기술공급중심주의 혁신정책을 넘어서려는 ‘사용자/

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를 국내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선구적 활동들이 이미 현장에서 사용자 중

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시스템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ㆍ기술시

스템을 구성해내는 맹아로서 활약할 수 있는가는 사용자/현장중심 혁신에 따르는 도전

과 과제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얼마만큼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기존의 전문

가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성장전략, 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창조 경제에 대한 일반의 논의나 정부의 정책은 이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과거

의 공급중심전략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른지, 또 그것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심

층적 분석을 담은 논의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 검토를 통

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생활인/삶의 주체’로서도 창의성을 

발휘한다. 사용자 창의성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그 지적 체계(Epistemology)를 공유

하는 반면, 생활인/삶의 주체 창의성은 국민 고유의 창의성이라 부를 수 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삶에 대한 가르침, 살면서 터득한 지혜 등, 국민의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은 그들의 사용자로서의 능력에 더불어 세상살이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창의성의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창의성은 기술 중심이 아닌 수요 중심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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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기술시스템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물이용 문제의 해결이 ‘댐 사회ㆍ

기술 시스템’ 뿐 아니라 ‘빗물 재활용 사회ㆍ기술 시스템’의 건설을 통해서도 가능함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과학기술 발전 비전, 사회발전 비전이 그 ‘물질적 실체’에 대한 선

택 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 즉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Choice)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창의성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스템 혁신을 가능하

게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지식의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고

착’(Technological Lock-in)을 파괴한다면, 국민은 현장에서의 생활방식의 변화, 소비 행

태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 고착’(User Lock-in)을 타파한다. 일반 소비자들과 환경운동단

체의 오래된, 성공적인 활동과 재생에너지 시장ㆍ산업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현장에서

의 새로운 적용을 통한 기존 서비스의 혁신은 국민 창의성의 발휘를 통한 사용자 고착 

파괴의 실증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과학기술공급중심, 전문

가 중심 혁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국민

의 창의성은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농업, 교통 등과 같은 전통 산업부문 사회ㆍ기술 시

스템의 문제를 과학기술공급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문제, 소비 행태의 문제로 새롭게 분

석하게 하여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의도했든 그렇지 않

았든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지평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창의성이 오래된 비효율과 관

성을 타파하는, 시스템 혁신을 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실행한, 첫 번째 

경제 정책 패러다임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듯이, 소비 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특

히 과학기술 공급중심의 ‘창조적 파괴’와 달리, 아직까지 시도의 경험이 적은 ‘사용자/현

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은 실험과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다. 과학기술공급중심 혁신패러

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현장중심 혁신패러다임을 실현해내는 것에 창조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창조 경제가 주목한 국민의 창의성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체와 정

책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천적 기여를 찾을 수 있으며, 

Mode II 지식 생산과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의 맥락에서 ‘사용자 주도 혁신’, ‘수요 견인형 

혁신’의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이론적 기여를 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연

구를 통해 국민 창의성의 발현 그리고 사용자/현장 중심의 혁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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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고착의 타파와 새로운 사회ㆍ기술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사례 연구, 그리고 사

용자/현장 중심 혁신에 대한 사례 연구, 특히 전통산업에서의 사례를 향후 연구과제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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